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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문: “기로에 선 한미동맹과 한국의 대북정책”(전인영) 

양일국(자유민주연구원)

   먼저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전인영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 

우리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축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

근거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,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한 간단한 제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

합니다.

■ 경성국력(hard power)

    - 2017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 대비 24%, 중국이 15.4%를 각각 차지하

고 있다. 일본은 6.13%, 한국은 1.93%를 보이고 있다.

    - 2017년 IMF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이 7위(59,792$), 일본 23위(38,448$), 한국 

27위(29,938$), 중국 71위(8,643$)로 집계됐다.

<2017 주요국가 GDP 비중(세계은행)>

    

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- 세계 대비 국방비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위 중국의 3배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는 

것으로 조사됐다. 핵탄두 보유량에서도 미국이 6,450, 중국이 280개로 조사됐다(2018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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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7 세계 주요 국방비 지출국가(10억$)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: The Statistics Portal

<2018년 세계 핵무기 현황 (SIPRI)>

■ 연성국력(soft power)

    -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IMD)이 매년 집계하는 국가경쟁력순위는 연성국력을 가늠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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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운용성과, 정부행정효율, 기업경영효율, 발전인프라 등의 4개 부문과 

하위의 20개 항목, 340개의 지표로 집계된다. 미국은 16는 3위를 제외하고 부동의 1위를 

고수해오고 있으며 중국은 10-20위권에 머물고 있다. 일본과 한국은 각각 25위와 27위를 

기록하고 있다. 한편 러시아는 4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출처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>

    - 영국의 설문조사 기관 콰카렐리 시몬스(QS:Quacquarelli Symonds)가 매년 집계하는 

세계대학순위도 국가별 연성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. 2019년 기준 

상위 20개 학교 가운데 중국 소재 대학은 1개(칭화대), 미국 소재 대학이 11개로 집계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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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

    - 인권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(HDI)에서도 

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. 이는 경제력, 교육

수준,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2018년 기준으로 미국(12위), 일본(19위), 한국(22



- 5 -

위)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60위권에 랭크되고 있다. 통상 10위권 이내에 노르웨이와 

핀란드 등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포진해 있어 측정의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. 

■ 국제정치학에서 모든 국가들은 세력의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의 추구를 

용이하게 하려는 국제정치상의 원리에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, 한반도 주변의 해양세력과 

대륙세력은 서로 이 곳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영토로 만들기 위해 경쟁해 왔고 이 과정에서 

다양한 개입(intervention), 보상(compensation), 완충지대 설치(buffer zone), 분할통치

(divide and rule), 영향권 형성(sphere of influence), 군비증강(armaments), 동맹

(alliances) 등 한스 모겐소가 지적한 7가지 전술이 행해져 왔음.

■ 한미동맹과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관련 국가들에 대한 호불호

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중국-러시아-북한 등 변질된 공산 진영간의 

이념적·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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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론적으로 국력,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데에는 거

의 이견이 없을 것이며 굳이 국제정치 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원교근공(遠交近攻)은 시

대를 불문한 진리라 할 수 있음. 

■ 평소 반서구화, 반미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빈축을 사는 경

우만 보더라도 자유와 풍요,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쪽이 어디인지는 이미 명백하

다고 할 수 있음. 심지어 북한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 청년단체의 대표도 공영방송에 출연해 

“북한에는 가고 싶지 않다”고 고백해 화제가 된 바 있음 

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보는 

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크게 ① 일반적인 강대국에 대한 질시 ② 심정적으로 북한과 

중국을 우방으로 이해 ③ 교육 풍토에서 비롯된 조건반사적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

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나 주한미군의 각종 사건사고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음.  

■ 국민여론이 국정 전반을 좌우하는 자유사회의 특성상 한미동맹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

미국이 “천사는 아닐지라도”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이며 우방이라는 점, 그들이 주창하

는 시장과 국제무역, 자유민주주의, 인권이라는 공통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을 

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해야 함.

■ 특히 국제정치학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북핵, 북한인권 등 대북 정책을 두고 반복되는 

남남 갈등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. 

  - 국내윤리와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

  -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으며 항시 안보위협에 노출돼 있음

  - 두 국가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국력의 합보다 큰 국가가 나서야 함

  - 핵무기 등 국가의 사활적 이익(vital interest)을 선의로 포기하는 국가는 없음

  - 모든 통일은 한 국가가 사실상 패망한 것을 건재한 이웃 국가가 흡수하는 형태였음

  - 북한과 남한의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절충될 수 없고, 절충된 바 없는 체제 

  -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서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협상으로 패배하거나 기만당하는 

일은 흔치 않으며, 일시적으로 가능해도 얼마든지 원점으로 돌아감(예: 재협상 요구)

■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까지 국민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음

은 그간 이전 우파 정부들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며, 특히 국민교육의 문제를 

얼마나 등한시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. 


